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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special zone system in South Korea has evolved over time in line with changes in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lthough the special zone system has been widely utilized as a key policy tool for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its actual operational performance has often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issues aimed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zone system. However, most have been limited to merely listing problems without assessing their relative importance. While limited prior research has attempted to establish priorities, they have focused on specific types of special zones, making it difficult to draw insights applicable to the entire system. Moreover, although stakeholder perceptions of the system may differ, such differences have rarely been examined in depth. This study employ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ass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operational issues within the special zone system. It also compares the perspectives of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to identify key perceptual differenc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two groups differed in their views on how to improve the special zone system, they shared a common perception regarding two key problems: the proliferation of similar special zones and the absence of a centralized coordinating body. Second, experts prioritized governance-related factors across all top-ranked items, while public officials focused on operational fa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the special zone system requires not only macro-level institutional design and structural reform, but also careful consideration of practical conditions at the implement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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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 제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제 및 지역개발 정책과 함께 변화해 왔다. 1962년 산업단지의 지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의 특구 제도는 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에는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낙후 지역 개발 등 지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특구 제도가 지정되었다. 2010년대에는 4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권과 연계한 거점 육성 목적의 특구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한편, 최근에도 초광역권의 논의와 함께 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9월 지방시대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며,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방안으로 신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에서 특구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지리학회(2024)이 실시한 지역경제 전문가 대상 조사에 따르면, 특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2%에 달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기존 문헌들에서도 국내 특구 제도가 특구의 지정부터 운영, 관리, 거버넌스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정형곤 외, 2007; 이서희 외, 2022; 박정은, 2023; 모성은 외, 2023; 대한지리학회, 2024).

        특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든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책 대안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정형곤·백종훈, 2016; 박정은, 2023; 모성은 외, 2023, 대한지리학회, 2024).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는 특정 유형의 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특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채원호·조강주, 2015; 정영철, 2019; 박후근·배관표, 2021).

        더불어,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다양한 시각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채원호·조강주, 2015; 정영철, 2019).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은 외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 집단은 내부 시각에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넓은 관점에서의 통합적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해 기존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선순위 도출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 각각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였고, 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사회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특구의 도입 및 운영에 관련한 기존 논의
        기존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구 제도 문제점은 크게 ‘도입’, ‘운영’, ‘관리’, ‘거버넌스’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도입 및 운영’과 ‘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특구의 도입 단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특구는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권오혁, 2007; 정형곤·백종훈, 2016). 이에 따라 일부 특구는 개발 지연이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정형곤·백종훈, 2016).

        한편,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는 대도시 도심 중심으로 산업입지를 재편하고 있다(Katz and Wagner, 2014). 특히 혁신기업과 인재들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강호제 외, 2019),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광역권과 연계한 거점 육성 목적의 특구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정은, 2023).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의 확산’이 중요하기에, 아이디어 생산에 유리한 도심의 고밀도 환경과 관련 기관과의 높은 접근성이 요구된다(Florida and Goodnight, 2005). 하지만, 일부 거점 육성 목적의 특구들은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도심)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고립된 섬과 같은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한상훈, 2023).

        일부 특구는 법적 지정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요건을 집계하는 방식이나 통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신용석, 2009; 백승주, 2016). 또한 특구 지정을 위한 인허가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협의적 지원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태옥·채원호, 2015; Pellicano and Trecozzi, 2022). 특히 국내 원스톱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접수 절차에 집중되어 있어, 입지 선정부터 사후 지원까지 일원화된 서구의 투자유치 기관과는 차이가 있다(임성훈, 2008).

        다음으로, 특구의 운영 단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Howlett, 2003),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정책 수단의 종류와 활용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지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정철현 외, 2012). 그러나 최근 여러 문헌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제도의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오문성·김경하, 2022; 오문성·김완용, 2022; 이서희 외, 2022; 모성은 외, 2023). 이들 연구는 국내 특구의 세제 지원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며, 지원 대상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가족 구성원 등 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까지 포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입지 보조금(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운영 및 사업 지원 보조금(R&D 지원), 고용 및 교육 보조금(근로자 인건비, 훈련비, 정주 환경 개선) 등 특구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수준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권오혁, 2007; 김보현·이동근, 2011; 김권식 외, 2021).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특구 내 규제 특례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손상락·이시화, 2003; 여차민, 2010; 하태형, 2014; 김용문 외, 2015). 이들 연구에 따르면, 규제 특례가 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특구 운영과 관련된 절차적·수단적 개선이나 형식적인 편의 제공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정주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구에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정형곤·백종훈, 2016; 조성철 외, 2018). 특히 청년층이나 기업이 선호하는 창조적 인재(creative class)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쾌적한 거주 환경과 여가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Florida, 2002), 이들의 유입 및 정착에 한계를 보인다.

      

      
        2. 특구의 관리와 거버넌스에 관련한 기존 논의
        이와 함께, 특구의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허재완·정보리, 2012; 박정은, 2023). 이들 연구에 따르면 현행 특구 제도는 주로 특구의 지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리’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기존 특구의 운영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신규 특구의 지정보다 기존 특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경쟁력 향상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구 제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민승현 외, 2017; 김권식 외, 2020). 특구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다단계 평가 절차가 요구되지만, 특구 개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평가 업무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권식 외, 2020). 특히, 성과 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제로 인해 근무 기간이 짧아 전문성과 역량의 축적이 어려운 상황이며, 성과 관리에 대한 성과급도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오영민·원종학, 2017). 다음으로, 특구의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지표의 미흡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민승현 외, 2017; 김권식 외, 2020; 김권식 외, 2021). 특구의 정책 효과(outcome)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구마다 지정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특구 지정 이후에는 주기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정형곤·백종훈, 2016; 김권식 외, 2021).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반대로 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개선 절차를 거쳐 운영 방식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특구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은 특구가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김권식 외, 2021),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로 이어지고 있다(정형곤·백종훈, 2016). 더 나아가, 성과가 미미하거나 지정 취소가 필요한 특구에 대한 해제 조치 역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김권식·이광훈, 2022).

        다음으로, 특구의 거버넌스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특구의 정책 효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특구의 과다 지정’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장철순, 2013; 정형곤·백종훈, 2016; 모성은 외, 2023, 대한지리학회, 2024; 조진우, 2024).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책 효과 달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한지리학회, 2024). 이러한 특구의 난립으로 인해 특구 간 차별성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 특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모성은 외, 2023). 특히 다수의 부처가 특구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지정 목적,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정 지역 측면에서 유사·중복적인 특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중복 문제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윤건, 2013),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hodes, 1994).

        유사·중복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조정’(coordination)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 경향이 분업화를 심화시키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다수 부처 관련 업무가 증가하며 조정은 시스템 내 다양한 부문이 보다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Gulick(1937)은 조직 내에서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Lawrence and Lorsch(1967)은 조정을 조직 구성원들의 작업 활동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유사·중복의 조정(coordination)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만(Rhodes, 1996), 정부 조직 구조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Van Dijk and Beek, 2006). 정부 조직 구조 차원에서 거버넌스는 크게 ‘관료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06). 관료제 거버넌스는 수직적·계층적 조정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비교적 공식적인 성격을 띤다. 이는 정부의 강한 개입과 통제를 통해 정책 조정을 이루는 방식이다. 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수평적·비계층적 조정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문헌에서는 특구 제도 전반을 조정할 관료제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로서 총괄 기구(control tower)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손상락·이시화, 2003; 하태형, 2014; 정형곤·백종훈, 2016; 모성은 외, 2023). 현재 특구 제도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관리되면서 조정 기능이 부재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인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로서 협의체(consultative body)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민승현 외, 2017; 김권식 외, 2020). 협의체는 상호이익, 신뢰, 호혜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신규 특구의 도입보다 기존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정은, 2023). 그러나 현재 다수 특구 제도는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Ⅲ. AHP 분석을 위한 특구 제도 문제점의 계층화
      
        1. 특구 제도 문제점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기된 국내 특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각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 중 하나인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AHP는 문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체계적으로 순위화하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Saaty, 2008). 이처럼 AHP는 각 평가 요소 간의 중요도를 비교하거나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객관적 모형으로 활용되며,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 간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

        둘째, 특구 제도 문제점 간의 중요도 비교는 정량적 분석 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구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중 일부는 정량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문제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 기준과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을 종합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오정훈·곽승준, 2003). AHP는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의사결정 분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 지식을 활용하여 요소 간 가중치나 중요도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된다 (남인석·김충영, 1994).

        셋째, AHP 분석은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중 대표적인 기법인 MAUT(Multi-Attribute Utility Theory)나 평정 모형(scoring method)은 응답자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박현 외, 2000), AHP는 이를 검증할 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AHP는 적용 방법이 간단하고 의사결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민영 외, 2006).

        AHP 분석을 위한 연구 절차는 크게 계층 설정(structuring), 쌍대 비교(pairwisecomparing), 가중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 가중치 종합(measurement)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박후근·배관표, 2021). 첫 번째 단계인 계층 설정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계층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에 관해 기존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후 체계화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논의된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은 크게 ‘도입’, ‘운영’, ‘관리’, ‘거버넌스’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 가지 측면을 상위계층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상위계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1>과 같다. 먼저, ‘도입’은 특구의 지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입지 선정의 타당성, 법적 지정요건의 명확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포함한다. ‘운영’은 특구 내 기업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에 대한 문제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비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관리’는 특구 지정 이후의 사후 관리 과정을 지칭하며, 성과 평가 체계, 지표 설정, 지정 해제 기준, 모니터링 체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특구의 지정,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 문제를 의미하며, 총괄 조정기구의 부재, 협의체 비활성화, 유사·중복특구 난립,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하위계층 요인은 상위계층 요인별로 4개씩 도출하여, 총 16개의 하위계층 요인을 선정하였다(<Figur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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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level factors of the special zone system’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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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level factors of the special zone system’s problems
          
          

          

        

        두 번째 단계인 쌍대 비교는 두 가지 비교 요소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요소 간 비교를 진행하는 단계이다(<Table 1> 참조).1) 만약 하위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총 n(n-1)/2회의 비교가 필요하다.

        
          Table 1. 
				
          

          
            AHP pairwise comparison scale
          
          

        

        
        

      

      
        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및 공무원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E-mail을 통해 실시하였다. 동일한 설문을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전문가 집단은 특구 제도와 관련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험이 있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 10명으로부터 회신받았다(회수율, 62.5%). 공무원 집단은 특구 제도를 활발히 운용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7개 부처 중 현재 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각 5명씩(총 3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15명이 응답을 회신하였다(회수율, 42.86%). 응답을 회신받은 25명을 대상으로 1차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10명 중 6명, 공무원 집단에서는 15명 중 4명이 일관성 비율 0.2 이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일관성 비율이 0.2를 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명(전문가 9명, 공무원 9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Table 2>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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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respondents by field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기본 특성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연령의 경우, 전문가 집단은 40대가 55.6%, 50대가 33.3%로 주를 이루었으며, 공무원 집단은 20대, 30대, 40대가 각각 33.3%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근속 연수의 경우, 전문가 집단은 5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66.6%로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집단은 전원이 5년 이하의 근속 연수를 보였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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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세 번째 단계인 가중치 산정(weighting) 및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은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고,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먼저, 요소 간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한다. 여기서 요소 aij는 항목 ai가 항목 aj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 그 후, 식 (2)와 같이 각 열의 합으로 나누어 각 열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다. 정규화된 행렬[Aw]에서 각 행의 값을 더한 후, n으로 나누어 나온 평균값이 각 항목별 중요도(wi)이다.

        또한, 응답자의 일관성 측정을 위해 식 (3)을 사용하며, 최대 고유치(λmax)를 도출하는 과정은 식 (4)와 같다. 일관성 비율(CR) 값은 0.1 이하일 경우 합리적 평가로, 0.2 이하일 경우 허용 가능한 평가로 간주된다. 그러나 CR 값이 0.2를 초과하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재조사가 필요하다(Saaty and Kearns, 1985). 본 연구에서도 일관성 기준을 0.2로 설정하였고, CR 값이 0.2를 초과하는 응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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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가중치 종합(measurement)은 복합 중요도를 통한 종합 순위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복합 중요도는 다음의 관계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Bi는 추정된 w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ni-1 ∙ ni 행렬이며, C[1,k]는 첫 번째 계층에 대한 k번째 계층요소의 복합가중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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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특구 제도 문제 인식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순위를 도출함에 있어,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가 집단’과 내부의 시각에서 현실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집단’ 간에는 관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해석도 이들의 관점 차이에 주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전문가 관점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본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및 순위는 <Table 4>와 같다. 일관성 비율(CR)은 0.031로 나타났으며, Wind and Saaty(1980)의 0.1(10%) 기준보다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쌍대 비교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수행했음을 의미하며, AHP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Higher level importance and rank (experts)
          
          

        

        
        

        국내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상위계층의 중요도 및 순위를 살펴본 결과, 거버넌스(0.344), 운영(0.260), 관리(0.228), 도입(0.168) 순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특구 제도에서 ‘거버넌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신규 특구의 지정보다 기존 특구의 조정이나 연계·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보다 핵심적인 개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와 복합가중치를 통한 종합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일관성 비율 역시 각 요인 모두 0.1(10%)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결과 해석이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Lower level importance and overall ranking (experts)
          
          

        

        
        

        첫째로, 도입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비효율적 입지(0.406), 대도시와의 낮은 접근성(0.278), 지정요건 미흡(0.206), 복잡한 행정절차(0.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효율적 입지’는 대도시와의 낮은 접근성이나 지정요건 미흡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와는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특구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복잡성이나 지정요건보다는 ‘입지의 적절성’이 특구 운영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운영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재정지원 부족(0.270), 형식적 규제특례 활용(0.266), 열악한 정주환경(0.265), 세제혜택 부족(0.19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식적 규제특례 활용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재정지원 부족과 유사한 중요도를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특구 운영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규제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 등 비재정적 지원 또한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구 운영이 단순한 재정적 혜택만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관리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모니터링 부재(0.316), 성과평가 체계 미흡(0.310), 성과평가 지표 미흡(0.231), 지정해제 요건 미흡(0.14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모니터링 부재와 성과평가 체계 미흡과 같은 거시적인 관리 요인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반면, 성과평가 지표 미흡이나 지정해제 요건 미흡과 같은 개별 기준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특구의 관리를 단순히 세부 지표를 조정하거나 해제 요건을 마련하는 미시적인 접근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총괄 관리기구 설립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유사특구 난립(0.297), 총괄조정기구 부재(0.288),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0.228), 협의체 비활성화(0.18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유사특구 난립’과 ‘총괄조정기구 부재’에 대해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어, 특구 제도의 운영이 체계적인 조정 없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전문가들은 특구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처 간 협력을 넘어 관료제적 거버넌스 기반의 총괄 조정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정형곤 외, 2007; 정형곤·백종훈, 2016; 모성은 외, 2023).

        또한 상위계층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와 하위계층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 16개 항목에 대한 복합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특구 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특구 난립(0.102)’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였으며, 이어서 총괄조정기구 부재(0.099),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0.0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3순위까지의 최상위 항목은 모두 거버넌스 요인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 개별 특구의 운영 방식이나 지원 정책보다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복잡한 행정절차(0.019), 지정요건 미흡(0.035) 등 최하위 항목은 도입 단계에서의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특구의 지정보다는 기존 특구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공무원 관점
        이어서, 공무원 관점에서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및 순위는 <Table 6>과 같다. 일관성 비율(CR)은 0.012로 나타나 0.1(10%) 기준보다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역시 결과 해석 및 적용에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6. 
				
          

          
            Higher level importance and rank (public officials)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상위계층의 중요도 및 순위를 살펴본 결과, 운영(0.470), 거버넌스(0.246), 관리(0.145), 도입(0.140)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은 ‘운영’의 문제를 전체 중요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합한 값(0.531)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원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와 복합가중치를 통한 종합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일관성 비율 역시 각 요인 모두 0.1(10%)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 해석 및 적용에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Lower level importance and overall ranking (public officials)
          
          

        

        
        

        첫째로, 도입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비효율적 입지(0.301), 대도시와의 낮은 접근성(0.244), 복잡한 행정절차(0.231), 지정요건 미흡(0.224)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은 비효율적 입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특구 도입 과정에서 입지의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다른 요인들은 비슷한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운영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재정지원 부족(0.369), 세제혜택 부족(0.281), 열악한 정주환경(0.214), 형식적 규제특례 활용(0.13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은 재정지원 부족을 가장 높은 중요도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세제혜택 부족이나 열악한 정주환경 등 다른 요인들보다 뚜렷한 우선순위를 갖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채원호·조강주, 2015; 김권식 외, 2021), 행정학적 관점에서 예산 극대화 가설(Niskanen, 1975)과도 연결될 수 있다. 즉, 공무원들은 자신의 조직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록 정책 집행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공무원들은 재정지원의 확대가 특구 운영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관리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성과평가 지표 미흡(0.334)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성과평가 체계 미흡(0.304), 지정해제 요건 미흡(0.201), 모니터링 부재(0.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들이 특구 제도 관리에 있어 전문적인 평가기관의 설립이나 관리 체계 전반의 개편보다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성과평가 지표의 정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들이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고 문서화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병철(2009)은 관료제가 업무의 비합리성을 배제하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바탕으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실질적 내용보다 형식적 절차와 문서 작성에 집중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문서주의 및 레드테이프(red tape)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요인의 세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유사특구 난립(0.381)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어서 총괄조정기구 부재(0.271),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0.189), 협의체 비활성화(0.159)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들은 유사특구의 난립 문제를 거버넌스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성은 외(2023) 연구에서는 유사한 특구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가 각 제도의 차별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무원 집단이 유사특구 난립 문제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배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상위계층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와 하위계층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통해 복합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 공무원 집단은 재정지원 부족(0.173)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으며, 이어서 세제혜택 부족(0.132), 열악한 정주환경(0.100) 순으로 확인되었다. 1~3순위까지의 최상위 항목이 모두 운영 요인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특구 제도 개선의 핵심 방향을 실질적 지원 정책 강화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열악한 정주환경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 점은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거주여건 개선과 같은 생활 기반 조성 역시 특구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중요도 및 순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유사점도 보이나 전반적으로 두 집단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특구 제도 문제점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참조).

        
          Table 8. 
				
          

          
            Overall ranking of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먼저 상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및 순위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은 거버넌스 요인(34.39%)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 집단은 운영 요인(46.96%)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이는 각 집단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전문가 집단은 제도의 정합성이나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한 반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특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시각과,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공무원의 실무적 인식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및 순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도입 요인에서는 두 집단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모두 ‘비효율적 입지’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하였으며, 그 중요도 또한 다른 도입 요인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특구 지정 시 지정 목적과 입지 간 연계 부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비효율적 입지 문제를 특구 제도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권오혁, 2007; 정형곤·백종훈, 2016; 송우경 외, 2020).

        둘째로, 운영 요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재정 지원 부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부족 외에도 형식적 규제특례 활용과 열악한 정주환경에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부여한 반면, 공무원 집단은 재정지원 부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재정적 지원인 형식적 규제특례 활용과 열악한 정주환경이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53.06%), 단기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정착과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규제특례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한지리학회(2024)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구 제도의 필수 요소로 정주환경 개선(17%)과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 제도 발굴(13%)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선정되며 비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셋째로, 관리 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모니터링 부재(31.56%)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 집단은 성과평가 지표 미흡(33.4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한 모니터링 부재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중요도로 평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차이는 특구 제도의 관리에 대한 각 집단의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은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를 중시하며, 환류 체계의 구축이 성과평가 이상의 전략적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집단은 실제 정책 집행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지표의 필요성을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유사특구 난립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어서 총괄조정기구 부재,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 협의체 비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집단은 유사특구 난립과 총괄조정기구 부재의 중요도 합이 58.51%, 공무원 집단은 65.18%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유사특구 난립과 총괄조정기구 부재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는 특구 운영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처 간 협력을 넘어,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을 통합한 복합가중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간의 문제 인식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 집단은 유사특구 난립(10.20%), 총괄조정기구 부재(9.89%), 부처 간 연계협력 부족(7.86%), 모니터링 부재(7.18%), 성과평가 체계 미흡(7.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 세 가지 항목 모두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 이는 전문가들이 특구 제도의 개선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와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특구를 재정비하고, 특구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위 요인 간 중요도 차이가 크지 않아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위와 5위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부재와 성과평가 체계 미흡은 세부적인 지표나 요건의 문제라기보다, 환류 및 평가체계와 같은 거시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특구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중시하는 전문가의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특구 제도의 개선이 단순한 세부적 변화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공무원 집단은 재정지원 부족(17.34%), 세제혜택 부족(13.22%), 열악한 정주환경(10.04%), 유사특구 난립(9.36%), 총괄조정기구 부재(6.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상위 세 가지 항목 모두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으며, 상위 요인 중 재정지원 부족에 특히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지원 정책 중에서도 재정 지원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집단에서도 유사특구 난립과 총괄조정기구 부재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핵심 문제이며,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루어져 온 만큼(장철순, 2013; 정형곤·백종훈, 2016; 모성은 외, 2023; 대한지리학회, 2024; 조진우, 2024), 특구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화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특구 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본격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특구 제도의 도입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처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특구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모성은 외, 2023). 이에 따라, 기존 문헌에서도 특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운영, 관리, 거버넌스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 문제점 간 중요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분석 대상도 개별 특구에 한정되어 있어, 특구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구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들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기존 연구들은 이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를 활용해 특구 제도 문제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 간 인식 차이에 주목해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 집단은 전반적으로 특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으나, ‘유사특구 난립’과 ‘총괄조정기구 부재’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특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양 집단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우선적인 개선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특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역 지정이나 지원 활동이 미비한 비활성 특구 및 이미 목적을 달성한 특구는 조정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형곤·백종훈, 2016; 모성은 외, 2023). 둘째, 지정 목적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한 일부 특구 제도 역시 통합 또는 조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김민창, 2019).

      둘째로, 전문가 집단은 최상위 항목(1~3순위)이 모두 거버넌스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 집단은 운영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상위 항목 간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은 1순위인 재정지원 부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구 제도의 개선 과정에 있어 거시적인 제도 설계나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 여건 역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략적 조정과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는 실행 기반 마련이 병행될 때,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된 국내 특구 제도의 문제점을 구조화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 도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책 수요자인 입주 기업까지 고려했다면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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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일반적으로 쌍대 비교는 9점 척도 혹은 7점 척도를 활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2. 특히 AHP 분석은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적은 표본 수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5~20명을 적정 표본 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조홍석·서현정,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에도 18명의 표본 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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